	4.3.22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안건 심리 법률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
(2006년 7월 10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393차 회의 통과)

法釋[2006] 6호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안건 심리 법률적용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2)》를 2006년 7월 10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393차 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표하며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2006년 8월 14일

노동쟁의안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고 민사재판 실천에 결부하여 인민법원이 노동쟁의안건을 심리 시의 법률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아래와 같이 보충 해석한다.
제1조 인민법원이 노동쟁의안건을 심리할 시 하기 상황은 노동법 제82조에서 규정한 “노동쟁의 발생일”로 간주한다. 

(1) 근로관계 존속기간에 발생한 임금지급 쟁의는, 고용단위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통지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그 통지가 송달된 날을 노동쟁의 발생일로 하며, 고용단위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한 날을 노동쟁의 발생일로 한다.

(2) 근로관계의 해지 또는 종지로 인해 발생한 쟁의는, 고용단위가 근로자의 근로관계 해지 또는 종지에 대한 서면 통지 접수시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한 날을 노동쟁의 발생일로 한다.

(3) 근로관계를 해지 또는 종지한 후 임금지급, 경제보상금, 복리대우 등 문제로 인해 발생한 쟁의는, 근로자가 고용단위의 지급 승낙 시간이 근로관계를 해지 또는 종지한 후의 구체 일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고용단위가 지급하기로 승낙한 날을 노동쟁의 발생일로 한다.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해지 또는 종지한 날을 노동쟁의 발생일로 한다.

제2조 임금 체불 쟁의에 있어서, 근로자가 중재 신청 시에 근로관계가 존속되었고 고용단위가 근로자의 중재 신청이 60일을 경과했다는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단위가 서면으로 발송한 임금지급 거절 통지가 근로자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3조 근로자가 고용단위의 임금 체불증명을 증거로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하였을 경우 그 소송 청구가 근로관계의 기타 쟁의와 관련이 없다면 근로보수 체불 쟁의로 취급하고 일반 민사 분쟁으로 간주하여 수리해야 한다. 

제4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서 고용단위와 근로자 지간에 발생한 근로관계의 해지 또는 종지여부, 근로관계의 해지 또는 종지로 인한 경제보상금 지급여부에 대한 쟁의를 중재한 후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를 제출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5조 근로자가 고용단위와 근로관계를 해지 또는 종지한 후 고용단위가 수취한 근로계약 계약금, 보증금, 저당금, 저당물의 반환을 요구함으로써 발생한 쟁의 또는 근로자의 인사보관서류, 사회보험관계 등의 이전 수속으로 인해 발생한 쟁의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의해 중재된 후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를 제출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6조 노동중재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 직업병으로 인해 고용단위에 산재보험 대우의 지급을 요구하여 발생한 쟁의를 중재한 후 당사자가 법에 따라 소를 제출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7조 아래의 분쟁은 노동쟁의에 속하지 아니한다.

(1) 근로자가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사회보험금의 발급을 요구한 분쟁

(2) 근로자와 고용단위 지간에 주택제도 개혁으로 발생한 공공주택의 양도 분쟁

(3) 근로자가 노동능력감정위원회의 신체장애 등급 감정결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위원회의 직업병 진단 감정결론에 이의가 있는 분쟁

(4) 가정 또는 개인과 가사관리 서비스인원 지간의 분쟁

(5) 개인 수공업자와 조수, 견습생 지간의 분쟁

(6) 농촌 도급경영자와 피고용자 지간의 분쟁.

제8조 당사자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지은 근로자의 일부분 임금 또는 의료비용의 선지급 재결에 불복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고용단위가 상기 재결중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제9조 근로자가 상호를 등록한 개인공상업자와 노동쟁의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영업허가증에 등록된 상호를 당사자로 간주해야 하며 동시에 당해 상호 업주의 자연 상황을 명기해야 한다. 

제10조 근로자가 노동력 파견계약 노동쟁의로 소를 제출했을 경우 파견단위가 피고로 되며, 쟁의내용이 접수단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파견단위와 접수단위가 공동피고로 된다.

제11조 노동교화 당사자와 고용단위가 서로 노동중재위원회의 동일 재결에 불복하여 동일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합병 심리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는 서로 원고와 피고로 된다. 소송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소를 철회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청구에 따라 계속 심리할 수 있다.

제12조 당사자가 중재 신청기간에 불가항력 또는 기타 객관적 원인으로 중재를 신청하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 신청기간의 중단으로 간주하며, 중단 원인이 소멸된 이튿날부터 중재 신청기간을 연속 계산한다.

제13조 당사자가 중재 신청기간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중재 신청기간이 중단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1)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권리 주장

(2) 관련 부서에 권리 구제 청구

(3)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

중재 신청기간이 중단되었을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의무의 이행을 명확히 거절하거나 관련 부서가 처리하기로 결정했거나 처리하지 않기로 명확히 표시한 시부터 중재 신청기간은 다시 계산된다.

제14조 소송 과정에서 근로자가 인민법원에 재산보전 조치를 신청한 후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신청인의 경제상황이 확실히 어렵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고용단위가 체불 임금의 지급의무를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증거가 제시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담보의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즉시 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 재정에서 당사자에게 노동중재기구의 재결서 또는 인민법원의 판결문서가 효력을 발생한 3개월 내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되어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16조 고용단위가 제정한 내부 규칙 제도가 집단계약 또는 근로계약의 약정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계약의 약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7조 당사자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주최하에 달성한, 근로권리의무 내용이 있는 조정합의는 근로계약의 구속력을 가지며 인민법원의 재판 의거로 될 수 있다.

당사자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주최하에 근로보수에 대한 합의를 달성했으나 고용단위가 조정합의서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므로 근로자가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 민사 분쟁으로 간주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제18조 이 해석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해석을 시행하기 전에 당 원에서 반포한 관련 사법해석이 이 해석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해석의 규정에 준한다.
이 해석을 시행한 후 인민법원이 아직 심리 완료하지 못한 1심, 2심 안건은 이 해석을 적용한다. 이 해석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심리 완료한 안건은 이 해석의 규정을 적용하여 재심하지 못한다. 


	
	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劳动争议案件适用
法律若干问题的解释(二)

(2006年7月1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93次会议通过)

法释〔2006〕6号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劳动争议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二)》已于2006年7月1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93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6年10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2006年8月14日

为正确审理劳动争议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等相关法律规定，结合民事审判实践，对人民法院审理劳动争议案件适用法律的若干问题补充解释如下：
　　第一条 人民法院审理劳动争议案件，对下列情形，视为劳动法第八十二条规定的“劳动争议发生之日”：
　　(一) 在劳动关系存续期间产生的支付工资争议，用人单位能够证明已经书面通知劳动者拒付工资的，书面通知送达之日为劳动争议发生之日。用人单位不能证明的，劳动者主张权利之日为劳动争议发生之日。
　　(二) 因解除或者终止劳动关系产生的争议，用人单位不能证明劳动者收到解除或者终止劳动关系书面通知时间的，劳动者主张权利之日为劳动争议发生之日。
　　(三) 劳动关系解除或者终止后产生的支付工资、经济补偿金、福利待遇等争议，劳动者能够证明用人单位承诺支付的时间为解除或者终止劳动关系后的具体日期的，用人单位承诺支付之日为劳动争议发生之日。劳动者不能证明的，解除或者终止劳动关系之日为劳动争议发生之日。
　　第二条 拖欠工资争议，劳动者申请仲裁时劳动关系仍然存续，用人单位以劳动者申请仲裁超过六十日为由主张不再支付的，人民法院不予支持。但用人单位能够证明劳动者已经收到拒付工资的书面通知的除外。
　　第三条 劳动者以用人单位的工资欠条为证据直接向人民法院起诉，诉讼请求不涉及劳动关系其他争议的，视为托欠劳动报酬争议，按照普通民事纠纷受理。
　　第四条 用人单位和劳动者因劳动关系是否已经解除或者终止，以及应否支付解除或终止劳动关系经济补偿金产生的争议，经劳动争议仲裁委员会仲裁后，当事人依法起诉的，人民法院应予受理。
　　第五条 劳动者与用人单位解除或者终止劳动关系后，请求用人单位返还其收取的劳动合同定金、保证金、抵押金、抵押物产生的争议，或者办理劳动者的人事档案、社会保险关系等移转手续产生的争议，经劳动争议仲裁委员会仲裁后，当事人依法起诉的，人民法院应予受理。
　　第六条 劳动者因为工伤、职业病，请求用人单位依法承担给予工伤保险待遇的争议，经劳动争议仲裁委员会仲裁后，当事人依法起诉的，人民法院应予受理。
　　第七条 下列纠纷不属于劳动争议：
　　(一) 劳动者请求社会保险经办机构发放社会保险金的纠纷；
　　(二) 劳动者与用人单位因住房制度改革产生的公有住房转让纠纷；
　　(三) 劳动者对劳动能力鉴定委员会的伤残等级鉴定结论或者对职业病诊断鉴定委员会的职业病诊断鉴定结论的异议纠纷；
　　(四)家庭或者个人与家政服务人员之间的纠纷；
　　(五)个体工匠与帮工、学徒之间的纠纷；
　　(六)农村承包经营户与受雇人之间的纠纷。
第八条 当事人不服劳动争议仲裁委员会作出的预先支付劳动者部分工资或者医疗费用的裁决，向人民法院起诉的，人民法院不予受理。
用人单位不履行上述裁决中的给付义务，劳动者依法向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的，人民法院应予受理。
　　第九条 劳动者与起有字号的个体工商户产生的劳动争议诉讼，人民法院应当以营业执照上登记的字号为当事人，但应同时注明该字号业主的自然情况。
　　第十条 劳动者因履行劳动力派遣合同产生劳动争议而起诉，以派遣单位为被告；争议内容涉及接受单位的，以派遣单位和接受单位为共同被告。
　　第十一条 劳教者和用人单位均不服劳动争议仲裁委员会的同一裁决，向同一人民法院起诉的，人民法院应当并案审理，双方当事人互为原告和被告。在诉讼过程中，一方当事人撤诉的，人民法院应当根据另一方当事人的诉讼请求继续审理。
　　第十二条 当事人能够证明在申请仲裁期间内因不可抗力或者其他客观原因无法申请仲裁的，人民法院应当认定申请仲裁期间中止，从中止的原因消灭之次日起，申请仲裁期间连续计算。
　　第十三条 当事人能够证明在申请仲裁期间内具有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应当认定申请仲裁期间中断：
　　(一) 向对方当事人主张权利；
　　(二) 向有关部门请求权利救济；
　　(三) 对方当事人同意履行义务。
　　申请仲裁期间中断的，从对方当事人明确拒绝履行义务，或者有关部门作出处理决定或明确表示不予处理时起，申请仲裁期间重新计算。
　　第十四条 在诉讼过程中，劳动者向人民法院申请采取财产保全措施，人民法院经审查认为申请人经济确有困难，或有证据证明用人单位存在欠薪逃匿可能的，应当减轻或者免除劳动者提供担保的义务，及时采取保全措施。
　　第十五条 人民法院作出的财产保全裁定中，应当告知当事人在劳动仲裁机构的裁决书或者在人民法院的裁判文书生效后三个月内申请强制执行。逾期不申请的，人民法院应当裁定解除保全措施。
　　第十六条 用人单位制定的内部规章制度与集体合同或者劳动合同约定的内容不一致，劳动者请求优先适用合同约定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七条当事人在劳动争议调解委员会主持下达成的具有劳动权利义务内容的调解协议，具有劳动合同的约束力，可以作为人民法院裁判的根据。
　　当事人在劳动争议调解委员会主持下仅就劳动报酬争议达成调解协议，用人单位不履行调解协议确定的给付义务，劳动者直接向人民法院起诉的，人民法院可以按照普通民事纠纷受理。
　　第十八条本解释自二OO六年十月一日起施行。本解释施行前本院颁布的有关司法解释与本解释规定不一致的，以本解释的规定为准。
　　本解释施行后，人民法院尚未审结的一审、二审案件适用本解释。本解释施行前已经审结的案件，不得适用本解释的规定进行再审。


